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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1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장정욱 정책기획팀 선임간사 02-725-7105 jeonguk@pspd.org )

제 목 법원, ‘참여연대 재벌 압박해 기부강요’ 주장 근거 없다 재확인

날 짜 2015. 4. 22. (총 1 쪽)

보 도 자 료

법원, ‘참여연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 재확인
-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참여연대 음해한 뉴데일리에 손해배상 판결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

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김은구, 판사 최종원)는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

자, 정현백)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인터넷 언론

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2014나18XXX, 2014너18XXX)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 “MB정부 특임장관실, 황당 정치실험! 무슨 짓?”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

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이

끌어내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뉴데일리와 기사

를 작성한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2년 8월 16

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고,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

사 오규희)는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

한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3. 법원의 1심 판결과 참여연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참여연대 활동에 대

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비방해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동일한 의혹을 제기한 것도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

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명예훼손 시도에 대

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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